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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공정성 보완’ 필요한 원샷법 (한국경제, 9.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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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 내용

□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서 신청기업 이해관계자를 걸러낼 규정 미비

□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자신이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승인여부를
심사하는 상황 발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*상 자문 등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상황
발생시 반드시 회피 신청하도록 하는 의무회피규정 존재

* 기업활력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

< 의무 회피 규정 >

• 기활법 : 본인, 배우자, 친족 등이 신청기업의 주식ㆍ채권을 소유한 경우에

한해 제척ㆍ회피하도록 규정 (제6조제6항)

•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: 위원이 신청기업 사업재편과 관련된 회계감사, 재무ㆍ

법률자문 등을 한 경우(제1항), 위원은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회피신청을

해야 함(제2항)

□ 이번 승인은 동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에게 회피신청을 재차 사전
안내하고, 해당 위원으로부터 회피신청서를 제출받아 배제 후 심의
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공정성 문제없이 심의를 진행

□ 앞으로 더욱 엄격한 사전 확인을 통해 공정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허정수 팀 장(044-203-4831)
윤영범 사무관(044-203-483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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